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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물권에 관한 확인읊 구하는 소 

1. 서 설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기재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 

에는 내용까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발생원인은 불필요하다. 물권의 경우에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다.361) 

의 일부만을 으로 때에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 

구하는 이행의 소와 마찬가지 

도면을 첨부하여 축척, 방위, 거리, 구조 등을 표시합으로써 목적물의 특정에 정확울 기하여야 

한다.362} 목적물이 다수이거나 표시가 길어 청구취지에서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 부동산소유권 확인 

가.소유권확인 

0 소유권확인 청구(기본형) 

연천읍 고문리 158 임야 3,204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인용하는 경우 

건물 토지)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가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361) 사법연수원, 민사재관실무2002, pl26. 
362)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특정방법 :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축대의 

협 건물초석의 일각, 거목, 경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을 기접으로 하고 방위를 

에는 각도를, 점과 점 사이는 거리를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축척도를 사용하는 

특정하지 않으먼 안된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1003 판결) 

합
 

모처口 
기가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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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귄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임을 확인한다.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가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도7 
는 --1- 이트지붕 단층 주택 23.2m'가 소외 최0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가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안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함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소송당사자일방과제3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사례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 

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울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 
33945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소송비 

[참조판례]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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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 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46166 판결) 

[참조판례]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제3자와 채무자간 

에 분쟁이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그에 관해서 제3자와 채무자간 

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 그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 

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확인과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권리관 

계의 확인을 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6.4.27. 선고 73다1306 

판결) 

[참조판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동부지원 1987.5.22. 선고 86가단766 판결) 

0 소유권확인등 청구(공유확인, 보존등기말소) 

1. 병지 목록 기재의 각 임야가 병지 공유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3 임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 122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 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 야를 양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 
8. 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 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 2. 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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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공유확인, 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외 이00, 이 00, 이 00, 이 00, 

이 00의 각 5분의 1 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공유자들의 같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이 소송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갑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을 종중이 
자신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원피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로써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유무 

원고 갑 종중과 독립당사자 참가인 을 종중은 서로 대상 토지들이 자기의 소유로서 자기 종중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며, 갑 종중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을 종중 

에게는 그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을 종중으로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갑 

종중을 상대로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에게 그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갑 종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은 그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 토지들의 공유지분권자라는 것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을 종중으로 

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O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지분,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1. 00시 00동 산 230 임야 25,587m' 중 25,578분의 20,856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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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아 타안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같은 법 규정둘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자가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 1조의 입법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는 강행법규인 

법이 거래안전의 

있지 아니한 

위반하여 취득한 

진정한등기 명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O 토지소유권확인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은 원고 강00가 전소유권의 3/10 지 

강00, 강00이 각 전소유권의 1/10 지분을, 원고 강00, 강00가 

2/10 지분을 각 보유하는 원고들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참조판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칭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에 있어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층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 이 대장 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7. 
5734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지00, 

전소유권의 

증명하여 소유 

있다면 이와 

93다5727, 

경기 00군 00리 426 전 2,046m' 중 9분의 3이 원고 강00의, 각 9분의 2가 

각 원고 최 00, 같은 강00의 각 9분의 1 이 원고 강00, 원고 강00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제3장 확인의 소 1135 

[참조판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아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공유자 지 

제 1부동산목록 제 1기재 토지는 원고 구00의 소유이고, ® 같은 
원고 추00의 소유이며, ®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는 원고 구00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는 원고 김00, 김00, 김00, 김00, 김00의 공동소유 

이고, @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는 원고 구00, 구00, 구00, 구00, 구00의 

공동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사정 이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 익 이 없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0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참조판례] 따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망안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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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수 있다. 

2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안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00시 00동 598 하천 1,521m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선택적으로, 원고들 

이 매수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CD 1945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가토 

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시행 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 여부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 10조 제 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 

댜(대법원 1994.1 1.11. 선고 94다14933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 중 별지 제 2도면 표시 1, 2, 3, 4, 5, 1 의 각 집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임야 19,04l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工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가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합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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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 

l 서울 00구 00동 225—239 대 235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같은 동 225-240 대 635m'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시멘와즙 및 

스레트즙 단층 건물 50.lm'와 위 225—239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7,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위 225-240 대지 중 별지 

표시 16, 17, 14, 15, 8, 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지상의 시 

스레트즙 단층 건물 6.2ml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소유권확인 청구(철거, 인도, 금전지급) 

1. 서울 00구 00동 31-61 대 1,941可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합계 137m'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61 대 1,941m' 중 별지 도면 표시 2, 8, 9, 10, 11,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114m' 지상의 적벽돌조 스라브기와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철거하여 위 도면표시 텐융@부분 합계 137m를: 인도하고, 

47,161,500원 및 아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4. 10. 1.부터 위 도면표시 @@®부분 합계 137m' 

의 인도일까지 매월 57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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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외 이대팔, 조왕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10, 

9, 8, 7,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 부분 211 而 및 같은 도면표시 3, 25, 

14, 13, 12, 11,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7m에 관하여, 피고 

00건설주식회사는 00지방법원 00지원 1986. 3. 26. 접수 제 1429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지원 1978. 9. 28. 집수 제117724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지원 1975. 12. 9. 접수 제7258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위 제 2도면 표시 @, 텐부분 합계 298m2가 

소외 이대팔, 조왕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3640 판결) 

[참조판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 

O 소유권확인등 청구(등기부소실, 재산상속,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00학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댜 

2.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00학원은 별지 목록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0. 0. 0. 접수 제 123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촌등기의, 피고 이학 

수, 동 서재철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가소 2000. 0. 0. 접수 제235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승호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0. 0. 

0. 접수 제 547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멸실된 지적공부가 복구되지 아니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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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웅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 

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기의 추정력과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내용 및 

수복지 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 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삽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참조판례]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층 기재의 권리추정력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 

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0 소유권확인 청구(상속지분, 공동소유) 

중
 

선으로 둘러싸인 5,679m'는 

확인한다.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별지 상속지분표시 지분 비율에 

0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유권 , 원인무효)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 1, 2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제 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00지방법원 200 0. 0. 0. 접수 제1234호로서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00 

지방법원 200 0. 0. 0. 접수 제6547호로서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가의 말소등기 

각 이행하라.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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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부의 소실로 인한 지적복구 당시 토지대장에 원고 명의의 소유자 복구를 하였으나 

새로이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한의 복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 

이 위 토지를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다. 

1. 원고와 

소유임 

2.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자 대위 소송예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촌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그 연령이 80세 가량이라면, 오늘날 사람이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아 매우 희귀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 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18683 판결). 

O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유자 미복구토지, 매매, 채권자 대위) 

야 OOm'가 피고 박00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2000. 0. 0.자 매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 

원인으로한 

법 제20조의 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가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 
3627호, 1991. 12. 31. 실효) 제20조는 1991. 12. 3 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을 떄예는 
그 토지를 무주의 토지로 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그 

기한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거나 또는 국가가 위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에 의하여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 

수 있댜(대법 원 1997. 1. 21. 선고 96다43690 



0 소유권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상속지분, 시 

(주위적 청구취지) 

대전 00구 00동 202—2 도로 606m' 

각 해당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요역지 대전 00구 

승역지 같은 동 202—2 도로 606m' 

관하여 1954. 3. 30. 취득시효완성을 

소송비용은 피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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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등기) 

피고별 상속지분표의 기재 

99겔 도로 750m를 통행하기 위한 

상속표 상속분란 기재의 각 해당분지에 

하는지역권설정등기 이행하라. 

부동산소유권을 그소유권이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시행일로부터 같은조 제1항 소정의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에 불과하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대법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개설하여 고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위 제245조예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참조판례] 야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 

면 된다. 

@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공2001 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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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확인등 청구(미완성 

지) 

00군 00면 00리 산 2— 11과 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의 각 

연결한 신내 (가)부분 111,300m'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111,300m’에 관하여 2010. 12. 31. 취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W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다른특별한 

선택하는 

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바뀌었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 
15446 판걸 공2000하, 1489) 

1. 피고 오O응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강0환에서 

가대장상의 건축주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강0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군 보관 건축허가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부담한다.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변경된 

양수한 자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합 것이나, 첫째 건축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행정관청 

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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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히가자에게 어떤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 

규칙 재11조는 건축물의 양도 등을 원안으로 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 등 이미 건축허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희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0 토지 이전등기)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제 1, 2토지가 원고둘의 별지 상속비율표(이하 상속표라고 한다) I 
기재와 같은 비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7, s, 9, 10, 11, 40, 39, 38, 37, 36, I 
15, 35, 21, 31, 32, 33, 7의 각 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759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3. 4. 4. 접수 제2432호로 마쳐진 소유권보촌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같은 제3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24, 28, 29, 30, 31,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m' 및 같은 도면표시 4, 5, 6, 7, 33, 3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07m' 중 각 별지 상속표 기재와 같은 각 비율에 

관하여 1975. 8. 15. 또는 2013.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臺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多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안무효가 아니어서 

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 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 

어느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우에는, 먼저 

실체권리관 

근거로등기부취 

평온공연하게 선의 

위 법 조항의 

말하므로, 

경우먼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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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 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 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판결) 

언 소유권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토지일부) 

(주위적 청구취지) 

부산 00구 00동 1418 대 20.265m'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LC 三:E】

巳 ' 人 , 0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11m2(구지번상 같은 동 

1055-130 대 1,537m', 같은 동 1055-128 대 1,074m' 부분)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부산 00구 00동 1418 대 20.265m' 중 별지 제 2도면표시 -, ’ L ' C ' 2 ' □ , 4, 

3, 2, 1, -, 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462m' 및 같은 도면표시 □ , 

人 ' ;<, , 5, 4,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203m'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CD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인정 요건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합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합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 

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포락된 토지에 대한 복구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가액보다 많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합에 있어 장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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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동산소유권확인 •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하고, 00지방법원 2002년 금제 11369호 공탁금 1,327,8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4분의 1씩의 비율에 의한 출급청구권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임야)이다. 그런데 피고(대한민국)가 

이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대금을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00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위 피공탁자의 후손들인 원고들을 포합한 상속인들이 위 임야를 협의분할한 결과 원고 

들이 이룰 각 1/4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다. 

나.소유권부존재확인 

0 소유권부존재확인 청구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2. 피고는 매각을 원인으로 멸실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지 못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 등으로 인한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여부 

토지의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 등으로 물길이 변동되어 

일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루었 

다는 자연적인 현상만으로 당연히 그 토지에 관한 종전 소유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65. 6. 9, 64나903 판결) 

[참조판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의 및 포락 여부의 판단 시점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 

어야한다. 

나. 해면하의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포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8.25. 선고 95다18659 판결) 

[참조판례] 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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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가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둘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1562 

3. 도메인 소유권 

언 도메인 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 

선 택 적 으로 세 계 지 적 재산권 기 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 on ) 중 재 조 

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2001. 5. 15. 사건번호 D2000기1587호 

로 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 "WWW.OOBANK.COM"에 관한 이전결정이 원고에게 효력 

또는 피고에게 인터넷 도메인 이름 "Wv\'vV.OOBANK.COM"에 

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관련판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 • 저명한 상표인 "SONY" 
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희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고 통지한 집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을 접한 일반인들은 그 도메인 이름에 위 회사가 

영위하는 네트워크 은행업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도메인이름 동복안의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는 회사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예 해당한다 

고 참 사례(서울지 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 확정 ) 

O 도메인 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 

1. 한국정보안증 주식회사예 등록한 

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인이름 "00.com"에 피고의 이 

2. 원고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00.com"에 관한 피 등록말 

청구권이 준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